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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을 줄이면 줄일수록 경제에는 이로운가? 얼마 전 우리나라도 겪었던 

세계금융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정부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발명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이유로 자본주의는 아주 폭력적인 시스템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의 

폭력성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내에서 정치권력이 철저하게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 

행사된다는 데 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오늘날 정부의 핵심역할을 자본주의 게임규

칙을 보장해주고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서 찾고자 

한다. 첫째, 세계금융자본주의의 이념적 원리라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둘째, 이에 따른 신자유주의의 ‘통치양식’을 살펴볼 것이다. 셋

째, 세계금융자본주의의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의 제도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직이 자기 통치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다. 마지막 절에서는 현재 한국 정부와 

관련해 공공성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공공성의 문제야말로 자본주의 게임규칙을 제대

로 보장할 수 있는 정부의 본령이기 때문이다.

❑ 주제어: 정부의 역할, 신자유주의, 세계화, 통치성, 거버넌스, 탈정치화, 공공성

If the role of government in the economy diminishes, will we see a boost 
in the economy? What roles should our government, based upon liberal democracy, 
have in the world crisis of finance capitalism? There is no doubt that the current 
capitalist system is the most efficient system that has been invented in our human 
civilization.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due to this very fact, industrial capitalism 
is extremely violent. Its violence has been bred badly because political power 
is exercised thoroughly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market economy. I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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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I attempt to find the key role of our government in ensuring a set of 
the game rules of the capitalist system, as well as protecting people from the 
violence originating from that system. First, I briefly review ‘the neoliberal global-
ization’ as the backbone of world finance capitalism. Second, I analyze the techni-
ques of government in this neoliberal democratic system, which Michel Foucault 
called 'governmentality' in his important lectures of College de France such as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1977-1978). The Birth of Biopolitics (1978-1979). Third, 
I suggest what the government can do when faced with a serious world finance 
crisis. Of course, I will not suggest that the government directly involve itself 
in the institution of capitalism, but that it indirectly guarantees maximization of 
the capabilities of self-governing that various governance systems keep. Last, I 
analyze the problem of publicity in regard to the Lee Myung-bak government, 
since it makes many competing teams of capitalism play fairly by a set of rules 
for competition monitored by appointed officials.

❑ Key words: the role of government, neoliberalism, globalization, governmentality, 
governance, depoliticization, publicity

재정서비스 전문분야에서 최고의 연봉을 받는 비즈니스 스쿨은 경영보다는 재정분석

을 가르치는 데 여념이 없다. 경영일반을 가르치는 75년 전통의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도 재정을 제2의 필수과목으로 선호하는 나머지 그 전통을 포기했다(Scott 

2011, 615).

이상적인 시장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주식시장이나 원자재 시장에서조차도 무엇

이 거래될 수 있는지, 누가 거래할 수 있는지, 일정 기간에 얼마만큼 변동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을 때에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장하준 2006, 348).

Ⅰ. 문제 제기
 

미국의 보수논객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1989년 ｢역사의 종

언｣(The End of History)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나서 일약 유명해졌다.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1989년 11월 9일은 그의 말대로 새로운 세계질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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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리는 해였다. 이 사건은 ‘역사의 종말’이라는 그의 유토피아, 즉 자유민주주의

와 자본주의의 보편화에 대한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듯했다. 사실 1990년대 후반 

세계의 120여 국가가 선거민주주의를 이루었으니 세계자유 공동체의 도래가 바

로 코앞에 있다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했고, 마침내 인류는 최적의 사회-경제적 

질서의 공식을 찾아냈다고 믿을 만했다(후쿠야마 2011, 7). 

그러나 이는 가장 단명한 세계질서라는 사실이 이내 판명되었다.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세계무역센터의 붕괴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쇠퇴를 예고했으며, 

2008년의 금융시스템 붕괴는 온전한 역사로의 복귀를 의미했다. 9 ‧ 11 사건이 

아직은 세계 시장자본주의의 경제적 유토피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

럼 보이지만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클린턴 집

권 이후 자유주의의 유토피아는 끝났다고 해야 할 것이다. 특히 9 ‧ 11 이후 미국

은 그들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자본주의의 시장질서를 수립하려는 기도와 군

사적 개입으로 인해 새로운 고립주의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민주주의 역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곧이어 2008년 금융붕괴의 대형 쓰나미가 밀려왔다. 이에 따른 위기는 자본

의 순환이 완벽하게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폐쇄회로가 아니라는 점을 환기해주

었다. 2001년 닷컴 버블이 터져버리자 성장의 방향을 주택공급으로 돌리기 위해 

신용대출을 용이하게 하자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것이 2008년 붕괴의 궁극적

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따르는 금융붕괴 이후 

모든 정부의 행동은 긴박해졌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이 당장 마련되어

야 했다. 경제수준에서 중대한 결정이 민주적으로 수립될 수 있을 것인가? 문제

는 “실물경제라는 건강한 아기는 그냥 놓아두고 금융투기라는 더러운 물만 내

다버릴 수 없다는 데”(지젝 2010, 35) 있다. 이로써 후쿠야마식 유토피아는 경제

측면에서도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역설은 오늘날 우리가 이어받고 있는 자유주의적 정부의 유산, 예컨대 노동

조합, 보통선거, 무상의무교육, 언론의 자유가 19세기와 20세기에 걸친 하층계

급의 길고도 험난한 투쟁을 통해서 얻어진 산물임에도 현재 이들 계층이 당면한 

불평등, 배제, 기아, 경제적 압박은 철저히 도외시된다는 점에 있다. 더욱이 2001



114  정치와평론 제16집

년 9 ‧ 11 테러공격과 2008년 세계금융자본위기를 통해 미국의 전반적인 정치 

‧ 경제시스템에 획기적인 변화는 없었다. 그 반대로 맨 처음 이 사건들을 유발했

던 정치는 더욱 강화된 측면이 있다. 재정위기를 관리해야 할 금융시장은 이 

위기를 키웠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에 따른 정부위기는 자유주의-민주주의-자

본주의 질서의 유토피아적 핵심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 미국은 

평등, 인권,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이념의 전파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

고, 이는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했다(스티글리츠 2013, 266). 정부의 위기국면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적 자본주의가 가장 좋지는 않아도 최소한 가장 나쁘지 않

은 사회형태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 안에서 정부의 역할을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유주의의 미니멀리스트 정부의 역할 패러다임은 사회적으로 적정한 결과

를 이룩하기 위해서 가격 메커니즘이 사적 행위자들의 행위를 조정할 것이라는 

애덤 스미스의 중요한 통찰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을 

소개하는 유명한 구절에서 그는 가시적인 관료기획보다 우위에 있는 방식으로 

시장이 상이한 행위자들의 행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Smith 1998, 

291-292). 1776년 그는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에서 제시한 정부는 국

방, 정의행정, 공공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정부는 내부

공격과 외부공격으로부터 시민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군사력은 가난하고 야만적인 이웃의 침략에 대항하는 그러

한 국가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며 국가의 영속성을 보장한다. 둘째, 정의행정

은 평화, 안보, 교역을 위해서 필수적인 기능이다. 이러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은 

재산권의 가치와 양립하는 데서 발생한다. 그래서 스미스는 정의체계가 교역과 

번영의 발전에 핵심적이라 주장한다. 셋째, 공공혜택을 낳는 재화는 사적 이윤

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우리가 공공재화라고 부르는 것은 정부의 핵심

적인 기능으로 도로, 교량, 운하, 항만 등과 동일시된다. 스미스에게 있어서 정

부가 교육의 의무를 담당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공적 활동이자 정부의 역할이다. 

애덤 스미스의 통찰을 계승하고 있는 19세기 자유주의자들에게 있어서도 

민주주의 정부의 역할 역시 최소주의적인 것이었다. 한 사회가 야만적인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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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정부는 다만 적정한 평화, 

최소한의 정의, 낮은 세금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족했다. 하지만 우리는 곧 오늘

날 미니멀리스트 자유민주주의 담론으로 선진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부와 

생산성의 증대만큼이나 불평등으로 치닫는 경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다.1) 

이 논문에서 필자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대면해야 하는 자유민주주의 정부

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간단히 고찰하고자 한다.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불평등 이슈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는 자본가들이 반드시 

자기 행동에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들의 자본주의는 지금까지 발명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바로 

이러한 이유로 아주 폭력적인 시스템이기도 하다. 즉 자본주의적 폭력성의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내에서 정치권력이 철저하게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 행사된

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본주의는 자체 내에 전복의 씨앗을 품고 있는 

셈이다. 오늘날 정부의 역할은 자본주의 게임규칙을 보장해주고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세계금융자

본주의의 이념적 원리라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둘째, 이에 따른 신자유주의의 ‘통치양식’을 살펴볼 것이다. 셋째, 주로 

콜롬비아대학교 경제학자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The Price of Inequality, 

2012), 하버드대학교 경영학자인 스코트(Bruce R. Scott)의 최근 저작 �자본주의 

개념�(The Concept of Capitalism)(2009)과 뒤이은 역작 �자본주의�(Capitalism: Its 

Origin and Evolution as a System of Governance)(2011)를 중심으로 세계금융자본주의의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이들의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최근의 경기후퇴가 단순히 주택버블과 같은 일시적인 경기침체국면이 

아니라 경제 ‧ 정치체계 전반의 위기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위기 국면에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렇다고 정부가 

자본주의의 제도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정부는 

1) 미니멀리스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최근의 논의는 Fred Dallmayr, 
The Promise of Democracy(NY: The SUNY Press, 2010), 169-1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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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조직이 자기 통치능력을 극대화하도록 간접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마지막 절에서는 자본주의 게임규칙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부의 역할이 공공성과 공직자의 윤리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논의될 수 있는지를 

현재 한국 정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Ⅱ. 탈정치화 과정으로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2월 25일에 가졌던 취임사에서 공적 기업을 민영화

하고, 교역과 산업을 탈규제화하며, 대단위 세금감면을 하고, 공적 지출을 감소

시키며, 조직화된 노동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행함으로써 사회적인 제약들로부

터 경제를 해방하고자 하는 자신의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영방침을 밝힌 바 있다. 

먼저 그의 취임사 한 대목을 다시 읽어보자. 

정부부터 유능한 조직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효율성을 높이

겠습니다.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잘하는 곳은 더 잘하게 

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힘이 되는 역할을 맡겠습니다. 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은 민간에 이양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도 경쟁을 도입하겠습니다. 세금도 낮

춰야 합니다. 그래야 투자와 소비가 살아납니다. 공무원 수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불

필요한 규제는 빠른 시일 내에 혁파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머지않아 새 정부

가 효율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업은 국부의 원천이요, 일자리 

창출의 주역입니다. 누구나 쉽게 창업하고 공장을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이명박 

2008). 

위 취임사에 잘 드러나 있는 신자유주의는 개인이 공동체에 선행하고, 공동

체는 경제활동의 영역이다. 신자유주의의 계보 역시 뉴딜이나 위대한 사회를 

표방했던 자유주의가 아니라, 정부가 가능하면 기업, 학문, 종교에 간섭하지 말

아야 한다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이어받고 있다. ‘자유적’(liberal)이라는 다소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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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한 메타포를 떠안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재산증식활동이 보

장되는 시장의 확대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이다. 이를 위한 정부의 주요 역할

은 공동체적인 시장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며,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방해하

지만 개인의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한 필요악이다.2) 

고전적 자유주의 정신을 물려받고 있는 신자유주의 개혁 프로그램은 저비용 

고효용 정부, 즉 ‘더 일 잘하고, 더 적게 쓰는’ 정부를 표방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은 무엇을 할 것이냐는 문제보다는 정부가 어떻게 조직되

고 운영되어야 하느냐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첫

째, 규모와 범위를 축소하고(downsizing), 둘째, 정부에서 기업들이 활용하는 경

영기술을 활용하는 관리주의(managerialism)를 도입하고, 셋째, 의사결정권을 서

비스 수혜자와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이동시키는 분권화(decentralization)를 유

도하고, 넷째, 과정보다는 결과를 강조하도록 정부를 재구조화하는 탈관료제화

(debureaucratization)를 이끌며, 다섯째, 공공재화와 서비스의 분배를 기업에 이

양하는 민영화 과정(privatization)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여섯째, 정부에 의

한 내적 ‧외적 규제를 최소화하는 탈규제화(deregulation)를 이루어 나간다.3) 이

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명박 정부의 이데올로그들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자임을 알 수 있다. 

세계 각처에서 21세기의 15년은 세계 전체의 성장과 평화를 표방하는 신자

유주의적 세계화의 방향과 의미에 대한 새로운 이데올로기 투쟁의 시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계화의 본질은 사실 세계적 규모의 자본축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착취와 피착취의 구조, 혹은 계급관계를 재편성하는 것과 무관하

지 않다. 특히 얼마 전 뉴욕의 월가 시위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금융의 

세계화가 촉진되면서 착취와 피착취의 구조가 더욱 극단화되며, 노동자 계급에 

대한 억압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 영국의 자유방임주의자

2) 따라서 국가는 악이고 개인의 자유는 절대 선이다. 로크, 노직, 프리드먼, 하이에크가 이에 

대한 사상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3) 스코트의 분석에 따르면, 신자유주의의 탈규제화와 민영화 과정은 어떤 자본주의 체제보다 

일찍이(1960년대 말) 미국에서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다(Bruce Scott, Capitalism: Its Origin 

and Evolution as a System of Governance(New York: Springer), 514-5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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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후진국의 보호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으로 ‘자유방임론’을 전개했듯

이, 오늘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역시 서구 제국주의에 역설적으로 동조해온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주먹 없이는 작동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맥도

날드는 F-15 제조업체인 맥도날 더글러스사(McDonell Douglas) 없이는 번창할 

수 없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990년대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갈등과 위기 상황은 

헌팅턴의 주장처럼 극단적인 종교나 문명의 충돌이라기보다는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에서 기인한다. 무릇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세계적 규모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상호연계와 상호의존이 심각할 정도로 강화된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전례 없는 시공적 압박”(Steger 2005, 342)이라 할 수 있

다.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이데올로그들은 공중(the public)을 소

비자 중심의 자유시장 세계의 이념화된 이미지에 자족하도록 하면서 사회현실

을 왜곡하며, 그들의 권력적인 이해를 정당화하고 선진화하며 집단적이고 개인

적인 정체성을 형성해가고자 한다.4)

세계화는 여전히 시험단계의 과정으로서 점차 새로운 조건을 발생시키고 있

으며, 이 조건의 궁극적 특징과 속성은 아직 제대로 결정된 바 없지만, 현 단계

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사회경제과정으로서 세계화가 항상 규범적 ‧ 이데

올로기적 차원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담론이 감추

고 있는 다음과 같은 신화적 요소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세계화는 시장 

자유화이자 시장의 세계적인 통합에 관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세계화

가 정부에 대한 시장의 승리라는 데서 기인한다. 오늘날 사회의 원동력은 시장

이며, 최근에 정부 역할이나 규모가 시장에 비해 움츠러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란 재화, 용역,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저해하는 장애물

을 제거하는 것이다. 더욱이 자유화와 세계시장통합은 개인의 자유와 물질적 

번영을 보장하는 자연현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원리가 진정 세계화와 시

장확대 사이의 깊은 내적 연관 때문에 팽창하고 있는 것인가? 세계화는 다분히 

자유화(liberalization)와 시장의 통합논리가 결합한 지배적 정치담론의 결과라 할 

4) ‘공중’과 공공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V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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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둘째, 사회진화론적 입장에서 세계화는 필연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현상이라

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세계화는 서구문명을 선호하는 가차 없는 자연의 법칙, 

완전경쟁의 자기 규제적인 경제모형이자 자유기업의 미덕이고, 국가개입을 악

으로 삼으며 자유방임을 따름으로써 적자생존에까지 이를 수 있는 거역할 수 

없는 진화의 과정이다. 이러한 불가피성의 이념은 일반대중에게 세계화의 짐을 

공유하자고 설득시키는 것을 한결 쉽게 한다. 왜 거역하기 힘든가? 사실 세계화

의 동력은 우리가 좋아하든 말든 일상을 더욱더 통합하는 막강한 힘의 기술과 

높은 물질적 생활수준을 향한 열망이라 할 수 있다. 세계화는 자연경제의 통합

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는 기술혁신에 토대한 거역할 수 없는 시장력의 

파급을 반영한다.

셋째, 누구도 세계화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시장의 자연법칙이 신자유

적 역사과정을 미리 결정한다면, 세계화는 특수한 사회적 계층이나 집단의 자의

적인 의제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단지 그들은 초월적이고 거역할 수 없는 힘의 

명령을 이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누구의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것이 된다. 

누구(어떤 개인, 정보 또는 제도)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세계화의 가장 큰 

마력이다. 하지만 세계시장의 통합과 자유화는 인간선택의 영역 밖에서 진행되

지 않는다. 세계시장의 탈규제화와 통합의 주도권은 비균형적 권력관계를 창출

하고 유지한다. 세계화의 주역은 세계경제의 규칙을 만들고 강요하는 WTO, 

IMF와 같은 북미 열강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제도들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많은 사람이 세계화는 모든 사람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믿고 있다. 

이 주장은 세계화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의 규범적 질문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제공하는 세계주의의 핵심이다. 경제자유를 촉진하는 사회야말로 그 자

체의 다이너미즘을 창출하고 모든 시민을 이롭게 하는 번영을 촉진한다. 그럼에

도 최근 월가 시위에서 보듯 국가 간의 소득불균형은 최근 들어 더욱 커지고 

있다. 세계적인 수준에서 이윤사냥은 가난한 사람들이 기술과 과학혁신을 즐기

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 스티글리츠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세계화 

과정은 미국의 불평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스티글리츠 2013,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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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최근 재스민 혁명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누구나 세계화가 민주화의 

전파를 촉진한다고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유시장과 민주주의는 동일한 배를 

타고 있다는 신자유주의적인 주장을 전제한다. 사회주의를 폄하함으로써 신자

유주의자들은 민주주의와 시장이 동일하다는 대중의 지지를 끌어내고 있다. 특

히 1989년 이래 경제자유화와 민주정치체제 등장의 함수관계를 강조하는 신자

유주의가 힘을 얻었다. 하지만 현실은 세계의 더 많은 나라가 민주주의를 채택

하는 반면에, 더욱 많은 기업이 전제주의를 선호한다(III 절의 포스트 민주주의 

참조). 왜 그런가? 민주주의보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임금이 더 낮은 경향이라 

독재정치의 기업가들에게 수출할 경우에도 더 많은 통화혜택을 주기도 한다. 

외국 투자자가 권위주의 체제를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체제가 낮은 임금, 

노동조합 금지, 더 느슨한 환경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타자를 고려하는 사회관계보다 자기 이해적인 시장관계를 선호하는 

일방적인 세계화 과정은 윤리적으로 견뎌내기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극단적 시장

정책이 불평등 조건을 수십억 세계인에게 강요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바로 

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담론이 모든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주요한 탈정치화

(depoliticization) 과정을 주도한다. 탈정치화를 주창하는 입장은 늘 정치가는 탐욕

스럽기에 이들 정치가나 강력한 이익집단으로부터 조용한 다수를 수호한다고 자

처한다(장하준 2006, 138). 이는 곧 한 사회의 정치철학에 관한 질문으로서 일찍이 

드와이트 왈도는 근대성 정치이론의 원리가 “정치이론을 폐기하려는 자들의 정치

이론이라고 말하는 특징에 가깝다.”(Waldo 1984, xxxi)라고 했다. 개인주체에게 

행위의 책임을 과도하게 떠넘기는 자유주의는 정치 갈등과 불평등의 문제를 개인

화하고,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에서 주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규범과 사회관계, 

예컨대 계급, 성차, 인종 등은 비가시화된다. 나아가서 사회구성원들을 구속하고 

있는 종속과 불평등의 다양한 근원 역시 무시된다. 신자유주의의 근간이 되고 

있는 정치 합리성과 시장 합리성 역시 오늘날 탈정치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인간의 

모든 욕구와 인간관계를 합리적인 기업가나 소비자의 선택으로 설명함으로써 이

러한 욕구와 관계를 구성하는 권력의 문제를 은폐한다(브라운 2009, 17-55). 다음 

절에서는 탈정치화를 불러오는 통치양식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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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자유주의 통치양식

영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콜린 크라우치(Colin Crouch)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변동을 통해 정치가 탈정치화되고 문화화되면서 민주주의가 탈구(脫臼)되는 현

상을 “포스트 민주주의”(postdemocracy)라 부른다. 이른바 포스트 민주주의는 

비록 선거절차와 같은 민주주의의 형식적 요소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사회적 

시민권의 질을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공공사업이 상업화되어 복지국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포스트 민주주의 모형하에서도 선거로 정부를 

확실히 교체할 수 있지만, 선거를 통한 정치적 논쟁이 주로 설득기술의 능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쟁적 선거운동에 의해 운영되고 치밀하게 통제되는 상징

정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문제이다. 포스트 민주주의에서는 다만 기업

로비를 통해서만 사회의 다른 부분과 연결되어있는 정치계급의 탄생과 시민대

중의 수동화, 정치적 소통의 상업화와 미디어기업의 영향력 증대, 노조의 영향

력 상실과 탈정치화한 사회운동 등이 복잡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포스트 민주주의 현상의 주범은 민중이 더는 실질적 주권자가 아니게 

된 세계에서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한 다국적 기업이다. 즉 기업모형의 변화로 

인해서 노조와 협상하는 이해당사자 자본주의 모형을 종식시키고, 다국적 기업

이 포스트 민주주의 세계의 핵심제도가 된 것이다. 금융시장의 유연성에 대한 

대응의 결과로 가장 선진화된 기업은 금융에 관한 의사결정능력을 보유하고 있

는 부분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부분을 하도급 주거나 외주화한다. 그러면서 기

업은 브랜드를 관리할 뿐이고 실제 생산과 관련된 일은 거의 하지 않으며, 핵심

사업 부분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경직된 일이 된다. 생산의 측면에서 보면 다국

적 기업은 유령회사이다. 이런 유령회사의 모습을 보고 기든스는 사회정치적 

범주로서 자본이 분해되어 낡은 산업사회의 계급분열은 마침내 종말을 고했다

고 하는 데 반해서, 크라우치는 사회계급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대정치의 

독트린 자체가 포스트 민주주의의 징후라고 주장한다. 기업이 자체를 스스로 

해체할 수 있는 능력은 현대사회에서 기업지배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를 보여줄 

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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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이라는 유령회사는 간접 고용된 이해관계를 함께할 필요도 없으

며, 나아가서 각종 인수합병을 통해 브랜드를 바꿔가기에 시장에서의 고객평가

에도 별로 구애받지 않는다. 이러한 상태에서 기업의 대외활동은 주로 정치계급

에 대한 특권적 로비로 이어진다(크라우치 2008, 171-203). 로비의 결과로 정치

계급은 기업의 대변자들과 세계를 공유한다. 다국적 기업모형은 정당체제에도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 정당지도자, 국회의원, 정당인, 평당원, 지지자로 

이어지는 동심원 모형은 정당의 동심원 바깥에 있는 기업과 연결되어 늘어진 

타원형 모형이 된다. 이 정치적 타원의 핵심에는 정치지도자, 기업 로비스트, 

전문가가 위치한다. 이들이 지배 블록을 형성하는 것이다. 포스트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대한 부시정부의 안이한 대응도 납득이 

간다. 이 무렵 백악관의 경제정책과 전략은 위기의 근본원인이었던 금융시스템

을 과감히 개혁하려 하기보다는 납세자의 큰 희생을 대가로 이 시스템을 보존하

려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는 곧 민주주의가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발생하는 체

계보다는 선거를 강요하는 자체의 자유주의적 시스템 안에서 프레임이 만들어

지는 순간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안니 바티모와 산티아고 자발라 이들 두 

정치철학자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자유민주주의의 완성을 하이데거식 표

현을 빌려 “프레임 민주주의”(framed emocracy)라 부른다.5)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역시 오래전에 민주주의가 아닌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

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포스트 민주주의는 현상에 대한 서술적 

5) 지안니 바티모와 산티아고 자발라는 최근 변화의 조짐이 없고 심각한 위기국면을 “비상상황”으
로 받아들이지 않는 포스트 민주주의 현상을 “프레임 민주주의”나 “무장한 자본주의”라 

부른다. 자유민주주의가 ‘진보’와 동의어인 역사의 승리인 것처럼, “프레임 민주주의”도 

“역사의 발전, 실현, 개선의 완성”으로 이해된다. 그들이 오늘날 미국식 자본주의를 “무장한 

자본주의”라 부르는 이유는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였던 오바마 재임 시의  군사비 지출이 

사회복지, 건강보험, 정부이자지불에 들어가는 필수예산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이미 세계 

다른 모든 국가의 군사비를 능가했으며, 자국 내에서도 연방정부의 농업, 교육, 기후변화, 
환경보호, 해양보호, 에너지시스템, 국가안전처, 저소득주택, 국립공원과 국유지 관리, 사법체

계, 국제발전, 외교운용, 고속도로, 대중교통, 우주항공개발, 국가토목공사 외 다수 분야의 

총예산을 초과한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30년 사이에 미국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자주 

외국에 군대를 파병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Gianni Vattimo & Santiago Zabala, 
Hermeneutic Communism(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1), 39-40, 57, 151-154; 
Judith Butler, Frames of War: When Is Life Grievable?(London: Verso,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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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기도 하지만 실천적 개념이기도 하다. 하지만 서구에서 민주주의의 퇴조

와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퇴조는 구조적 유사성을 가지면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한 한국의 포스트 민주주의 현상은 서구의 

경우처럼 사회적 민주주의 아래에서 실현된 민주주의 과제들의 실현 후가 아니

라, 실현 전의 상황과 결합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국가적 지형’이 전제되어야 하며,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탈영토화된 자본운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

부의 새로운 역할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시대에 국민국가

적 민주주의가 어떻게 가능한가에 있다. 이는 곧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에 제도

화된 정당을 뛰어넘는 사회적 역동성, 그 일부로서의 사회운동이 제도화된 정당

과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오늘날의 한국 역시 

새로운 시민적 역동성이 정당 외부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기존의 정치

적 관행과 정당의 행동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의 시점에 봉착했음을 알 수 

있다.

공식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도래하기도 전에 신자유주의적 통치 합리성을 발

견한 정치철학자는 프랑스의 미셸 푸코였다. 그는 유럽의 근대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행정권력에 내재해있는 새로운 국가이성 또

는 통치 합리성을 도출해냈다. 푸코는 통치행위가 국가수반의 개인적 경륜과 

기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지식과 권력에 관한 것이며, 이러한 두 힘이 통치장

치에 의해 실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독자적 영토권력과 폭력수단의 독점을 요구하고 나서는 ‘주권’이 아니라, 철저

히 목적과 수단의 계산망으로 구성된 ‘통치성’(governmentality)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푸코에게 통치성이란 사물이나 영토가 아닌 인구를 통치하는 기술이다. 

그는 이 개념을 통해서 근대의 주권국가가 행정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을 포착하

고자 했다(푸코 2011, 164).    

예컨대, 한 국가의 복지 관련 경제는 언제 정부가 시장실패의 보상에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

산 없이도 집단의 요구를 인지해내고 추론할 필요가 있다. 이 인지와 추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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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각해서 이전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곳에 어떤 규칙들을 적용하고 강제

하는 정부결정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 자유주의 정부형식에서 가능한 통치행위

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푸코가 말하는 광의의 통치행위(governing)는 정부활동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다. 이는 오늘날 정치권력이 다수의 대행기관과 기술을 

통해서 행사되는 데서 입증된다. 여기서 통치성이란 계산된 행동지침이자 “인

간들의 품행을 인도하는 방식”(푸코 2011, 527)이다. 문제는 정부가 우리를 어떻

게 지배하는지가 아니라, 통치성에 따라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에 있다.

신자유주의 체제에 적합한 통치는 “국민을 적절한 목적으로 이끌기 위해 사물

을 올바로 배치하는 일”이다. ‘적절한 목적’이란 가능한 최대의 부를 창출하고 

가능한 한 많은 생계수단을 조달해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며, ‘사물’이란 자원, 

식량, 부, 영토, 자연환경, 풍속, 습관, 사유, 기근, 전염병 등과 같은 주변사물들과 

관계를 맺는 “인구”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물의 올바른 배치란 적절한 목적을 

위해서 사물을 배치하는 기술 또는 전략이다. 요컨대, 통치는 인구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정치경제학을 주된 지식형태로 삼으며, 안전장치를 주된 기술적 도구로 

이용하는 지극히 복잡하지만 아주 특수한 형태의 전략을 행사하게 해주는 제도

‧절차 ‧ 고찰 ‧ 계측 ‧ 전술의 총체를 말한다(푸코 2011, 162-165). 

그래서 신자유주의적 통치합리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존재들, 

특히 주민 또는 인구이다. 인구를 다스리는 일은 세세한 개별적 행위에 대한 

주권행사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 할 수 있다.6) 푸코는 이 둘 사이에 전혀 다른 

권력체계가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국가가 인구를 다스리려 함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 사안은 기후, 관개, 관습, 습속, 행위양식, 사고양식, 사고, 재난, 

기근, 유행병, 죽음이 된다. 이때 통치성의 문제는 사회거주자에게 안전을 제공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관계있는 더욱 확장된 담론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푸코의 통치성은 사법적 ‧행정적 국가장치와 인구가 맞물리는 이질적 영역들에 

6) 푸코의 통치합리성 또는 행정권력에 반해서 주권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가로 아감벤과 

통치성의 등장이 반드시 주권의 비활성화와 항상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버틀러

의 중도적 입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디스 버틀러,  �불확실한 삶: 애도와 폭력의 권력들�(부
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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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규칙을 취합하는 기나긴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푸코가 말하는 통치성은 가정사, 영혼, 어린이, 지역, 수녀원, 수도회, 가족을 

다스리는 것에 관한 것이다. 푸코는 유명한 1982년 버몬트 대학의 강의에서 오

늘날 국가가 개인을 인구로 파악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18세기 말 내치(內治, police)의 진정한 대상이 인구가 되고 있음을 본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국가는 본질적으로 사람을 인구로서 돌본다. 즉 국가는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살아있는 존재에게 그 권력을 행사하며, 그러므로 국가의 정치는 생명관리

정치가 되어야 한다. 인구는 다만 국가가 자체를 위해서 돌보는 것이기에 필요한 

경우에 국가에게는 물론 자기 인구를 도륙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그래서 생명관리

정치를 거꾸로 하면 죽음정치(thanatos-politics)가 된다(Foucault 2000a, 416).

푸코가 말하는 생명관리정치는 인구를 중심으로 하는 지식, 실천, 개입이 개

개인과 인구 전체의 생명을 최적화하려는 규범에 의해서 합리화될 때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통치의 목적은 주권자의 권력으로부터 인구의 복지로 바뀐다. 한마

디로 생명정치의 핵심은 인구에 있다.

인구와 관련된 생명관리정치의 가장 비근한 예로 우리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을까 적게 낳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도와 그들이 거주하게 

될 주택의 위상과 같은 구조적 조건들을 문제 삼는 것을 들 수 있다. 생명관리정

치를 통해서 권력은 더는 사법적인 사안이 아니라 다분히 물질적인 것이 된다. 

생명관리정치에서 권력은 반드시 살아있는 존재자들인 국민의 건강, 위생, 출산

율, 장수, 종족 등에 직간접적으로 행사된다. 나아가서 이러한 권력은 국가학

(Statistik), 즉 통계학과 같은 인구의 관찰기술 및 국가 행정기관의 진화와 더불

어 정교화된다. 우리 정부가 최근 메르스, 구제역, 불량식품 등과 같이 주민의 

안녕과 결부된 이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역시 푸코가 말하고자 하는 

통치성과 무관하지 않다. 국가는 통치성에 입각해 권력시스템과 경제시스템을 

관리하고 통제하며 감독한다. 더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국가가 인구 구성원인 

살아있는 존재자들을 규정하는 현상들, 즉 건강, 위생, 출산율, 사망률, 기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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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인종 등에 대한 총체적 지식을 관장하려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푸코식의 자유주의 통치성 개념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이

는 다름 아닌 구조적 불평등과 폭력의 차원이다. 푸코는 신자유주의에서 체계적 

범주화와 계층화를 통한 법적, 사회적, 법적 불평등관계가 정상적인 과정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했다(Lorey 2015, 14, 38 참조).

유령처럼 정부 주위를 맴돌고 다국적 기업 및 이의 시장 합리성과 더불어 

오늘날 정부의 역할이 재검토되어야 하는 더 심각한 요인들이 있다. 첫째, 생태

학적 적대이다. 자본주의의 무한한 적응력, 예컨대 생태학적 파국과 위기의 경

우에 생태계는 새로운 자본주의적 투자와 경쟁의 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이

러한 강력한 적응력에도 생태학적 위험의 본성 자체가 시장의 해결을 근본적으

로 차단한다. 사실 자본주의는 오직 엄밀한 사회적 조건들 속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지평은 주관적 개입이 직접 역사적 실체로 개입할 가능성, 

가령 생태학적 파국, 치명적인 유전자 돌연변이, 핵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군사-

사회적 재앙의 방아쇠를 당김으로써 역사과정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교란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다. 

둘째, 지적 재산권의 사유화가 안고 있는 부적합성의 문제이다. 새로운 디지

털 산업의 핵심적대는 어떻게 이윤추구가 가능한 (사유)재산형식을 유지할 것인

가에 있다. 예컨대, 무료음악 유통이 가능한 냅스터의 경우 지적 소유권의 문제

가 모호해지고 있다. 생명유전자에 대한 법적 분규역시 예외는 아니다. 앞으로 

새로운 국제무역협약의 핵심쟁점은 지적 재산권 보호가 될 것이다. 

셋째, 새로운 과학기술적 발전(특히 유전공학)이 지닌 사회적 ‧윤리적 함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적대이다. 유전공학의 윤리적 결과들에 관한 최근의 논쟁에서 

잘못된 점은 논쟁이 이른바 서구인에게 ‘하이픈 윤리학’이라고 불리는 테크놀로

지-윤리, 환경-윤리, 기업-윤리, 의료-윤리 등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하이픈 

윤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윤리 그 자체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형태의 불확실성(precarity), 새로운 장벽, 새로운 슬럼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했고 이제 모든 탐색은 끝났다는 

자유세계의 공동체가 지구촌 골목마다 편재해있어서 이 초특급 할리우드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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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엔딩의 장애물이 단지 경험적 ‧ 우연적 사고에 불과하다는 것은 21세기의 처

음 15년 사이에 무참히 깨지고 있다. 그래서 신흥 프롤레타리아의 위치는 새로

운 거대도시 슬럼 거주자들의 위치가 되었다. 지난 20여 년간 슬럼의 폭발적 

증가는 아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지적 사건이 될 것이다(지젝 2009, 

626-639). 후쿠야마가 자신의 분석에서 외면했던 도시빈민가의 불평등, 배제, 

가난, 경제압박 등은 신자유주의 또는 프레임 민주주의의 결과이자 이의 최대 

위협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완성태인 프레임 민주주의의 유일

한 관심사는 자유주의의 강요와 재정시스템을 보존하고 어떤 변화에도 반대하

는 글로벌 조건을 보호하는 데 있다(Vattimo & Zabali 2011, 64). 구체적 현장에

서 발생하는 체제의 위기는 무엇보다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한다. 다음 절에서는 다시금 도래할 수 있는 세계금융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Ⅳ. 세계금융자본주의의 위기와 정부 역할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은 늘 논쟁의 중심에 있다. 정부의 역할이 

정부를 전혀 믿지 못하는 무정부주의자들의 입장으로부터 국가가 경제와 사회

를 완전히 통제해야 한다고 믿는 전체주의적 사회활동가의 입장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러한 극단 사이에서 중도에 대한 

견해를 다소 달리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이 주목하는 2008년 금융위기 상황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정

부 역할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미국발 금융위기는 인터넷 관련분야가 성장하면서 선진산업국가의 주식시장이 

지분 가격의 급속한 상승을 본 2001년 인터넷 버블, 미국이 주도한 연합군의 

이라크 침공비용, 2005년 이후의 주택버블에 의해서 촉발되었다. 주택버블에 

의한 주택시장의 붕괴는 주식시장의 붕괴를 가져왔던 2001년의 인터넷 버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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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훨씬 더 심각하고 장기간 지속되었다. 충격적인 사실은 2002년과 2006년 사

이에 당시 미국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앨런 그린스펀과 부시정부의 고위관

료들은 두 버블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제학자와 언론

도 이 버블을 키우는 데 일조했고 최소한 이 버블이 터질 수 있음을 외면했다. 

주택버블을 부추겼던 금융 분야의 경영진 역시 위기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너무 비대해져서 실패할 수 없다는 대형 금융기관들은 무책임하게도 

극도로 위험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채택하기 시작했다. 이

들 기관은 합리적 조절기능을 믿었고, 미국연방준비제도 역시 사회적으로 생산

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금융시장이 엄청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Baker 

2009, 1-4). 이로 인해 결국 금융부문의 신뢰는 물론 경제 분야 전반에 대한 신뢰

가 무너지게 되었다. 그 배후에는 신자유주의의 경쟁, 이윤극대화, 축적이라는 

자본주의 지상명령이 있었다. 이 비상 국면에서 시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

고, 정치시스템은 시장실패를 바로잡지 못했으며, 현재 경제시스템과 정치시스

템은 근본적으로 공정하지 않았다(스티글리츠 2013, 27, 242).7) 

경제시스템이 대다수 국민에게 혜택을 베풀지 못하고 정치시스템이 금전적 

7) 스코트에 앞서 스위스 IMD(Intern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 Institute)의 레만(Jean 
Pierre Lehmann)은 정부의 경제 통치방식을 세 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첫째, 
관리형 정부는 경제민족주의(nationalism)와 보호주의를 표방하고 민간경제활동에 깊이 간섭

하며, 국가대표급 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관리한다. 공공부문의 비중이 막강하고, 
공공행정과 기업경영에 투명성이 적으며,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1986년 이전의 대만, 
1990년 이전의 한국 정부가 이에 속한다. 둘째, 코치형 정부는 행정면에서 기업을 지도하고 

각종 지원책과 보조정책을 시행하며, 정부와 기업이 밀접한 협력관계에 있다. 시장관리 

측면에서 조직화된 경쟁과 인적 관계를 중요시하며 금융과 산업이 유착상태에 있다. 공공부문

의 비중이 크고 공공행정,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적으며 부정부패도 적지 않다. 독일, 스칸디나

비아 제국, 일본, 태국, 1986년 이후의 대만, 1990년 후의 한국 등이 이 모형에 속한다. 
셋째, 레프리형 혹은 심판자형 정부는 경제에 대해 비교적 중립의 위치에서 위법을 감시, 
예방하고 징계(懲戒)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이 유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떠받들고 

있고, 금융기관은 산업에서 독립해있으며, 공공부문의 비중이 적다. 공공행정과 기업경영에서 

투명성과 책임소재가 분명하고 부정부패는 적은 편이다. 미국, 영국,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주로 앵글로색슨 문화권의 나라가 이 범주에 속한다. 하지만 레만이 부언한 

대로 개별국가의 현실이 각 모형에 꼭 부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Lehmann, Jean-Pierre. 
1997. “Government-Business Interface in the Age of Globalisation.” EWC/KDI Conference on 

Restructuring the National Economy,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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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에 사로잡힌 채로 작동한다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충

만한 자신감은 곧 무너질 것이라는 스티글리츠의 경고는 결코 지나쳐 보이지 

않는다. 상위계층에 과도한 권력을 부여하는 미국 정치시스템에서 이들 계층은 

권력을 이용해 소득 재분배의 정도를 제한하고 게임규칙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끔 만들어 일반대중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뽑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

다. 오늘날 미국에서 부자가 되는 비결 역시 개개인 스스로 부를 창출하거나 

부를 빼앗아 가지는 것이라 할 정도이다. 전자는 사회의 부를 늘리지만, 대개 

후자는 사회의 부를 감소시킬 것임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도 상위계층은 자신이 

장악한 시장과 정치권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소득을 늘리는 일이 

일반화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성실히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 역시 부를 획득하기 위해 독점가

격을 형성하거나 지대(rent)를 놓고자 한다. 특히 기업가들은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하거나 시장의 투명성을 떨어뜨려 <장외 시장>의 그늘에 가려진 위험한 

파생상품 사업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스티글리츠 2013, 121-130 참조). 

스티글리츠의 비유를 빌리자면, “공정한 게임을 통해 이기는 사람이 열심히 뛰

어가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이길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아예 게임규칙

을 제정하는 사람은 고속철을 탄 사람이고, 심판까지 직접 고르는 사람은 제트

기를 탄 사람이다”(스티글리츠 2013, 140). 이들이 제정한 게임규칙과 심판에 

따라 경기에 임하는 모든 선수는 자본주의 체계 내에서 성공하기 위해 이른바 

완전, 합리성, 자기 규제라는 금융시장의 이데올로기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 이

러한 체계에 따르면, 정부는 너무 많은 업무를 떠맡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

라 “너무 아무 것도 안 해서”(for doing too little) 문제인 것이다. 결국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는 단순히 주택버블의 위기가 아니라, 미국 전체의 “정치적 ‧ 경제

적 체계”의 위기임을 알 수 있다. 다시금 스티글리츠의 말을 들어보자.

각 경기자는 각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충실히 한다. 금융인들은 게임규칙에 

준해 자기 소득을 극대화한다. 여기서 게임규칙은 여러 규제와 이를 승인하는 규제자

들을 확보하고서 자신이 떠맡는 일부 기업이 가능한 한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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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정치인들도 게임규칙에 응했다. 이들은 

선출되기 위해 정치자금을 모금해야 하고, 이를 위해 부를 거머쥔 강력한 유권자들을 

흡족하게 해주어야 한다. 물론 정치인, 금융인, 규제자들에게 편리한 이데올로기를 

제공했던 경제학자들도 있었다. 추정컨대, 이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그들이 추구하는 

정책과 실천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Stiglitz 2009a, 338). 

 

통시적인 관점에서 세계의 금융위기가 야기된 배경으로 미국의 심각한 경제

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산층의 저변확대에 기여했던 

제조업 부문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과학 및 

기술의 진보로 인해 미국 노동자들이 발목을 잡힌 면도 없지 않다. 이들은 자신

이 이룬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세기 말과 세기 초의 주식시장 활황과 주택시장 버블로 소비경기는 

살아났고, 이 덕분에 미국인들은 소득수준을 넘어서는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다. 

여기서 정부 역할은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탈규제화를 장려하는 것

으로 엄격히 제한되었다. 정부의 탈규제화는 금융위기의 긴박성, 붕괴, 충격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시장의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정부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대다수 국민에게 고통을 떠안기는 노동시장과 주택시장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예컨대, 주택소유자보다 은행의 편익을 우선시하는 게

임규칙은 반드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스티글리츠는 이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게임의 기본규칙을 정하는 것”(스티글리츠 2013, 156)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효율적인 경제와 더 공정한 사회는 시장이 시장답게, 즉 경쟁을 강화하고 착취는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시장의 과도한 방종을 완화할 때 탄생한다. 게임규칙은 

경제시스템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소득분배의 효율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나

쁜 규칙은 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사회의 분열을 촉진한다(스티글리츠 2013,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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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글리츠는 여전히 미국의 재정위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고 낙관한다. 

미국에서 형평성이 심각히 훼손되어 있기는 하나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

가라는 점에서 개혁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하위 

99퍼센트 소득층이 상위 1퍼센트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고 상위 1퍼센트에게 

이로운 것이 자신들에게 이로운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다. 역으로 상위 1퍼센

트도 지금까지 미국에서 진행되어온 일들이 미국인 모두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

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스티

글리츠 2013, 431-462 참조). 

그렇다면 상위 1퍼센트에게 이로운 것이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라는 자

유주의 시장경제이론은 그 근본부터 심각히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시카고 경제

학파 대부인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이 그 대

표적인 경우이다. 스티글리츠에 따르면, 그의 신념은 “경제분석보다는 이데올

로기적인 확신”(스티글리츠 2013, 418)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프리드먼은 소비

를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로 노벨경제학상을 받게 된 명저 �자본

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에서 역사에 초점을 맞춘 완전, 합리성, 

자기 규제의 금융시장 이데올로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시장

에서 임의적인 쌍방향 거래를 통한 경제행위자들의 조정이다. 그 체계의 핵심주

제는 경제자본주의의 역할을 경제자본주의 체계와 정치적 자유를 위한 필연적 

조건으로 정교화하는 것이다. 

프리드먼은 자신의 자본주의 개념, 즉 경쟁적 자본주의 개념에서 주로 교역

과 관련된 정치적 자유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 시장의 경제적 자유가 이의 정치

적 자유에 있어서도 핵심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정치적 자유는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강요를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에 대한 근본위협은 군주가 되었건 독재자이건, 과두제 또는 일시적 다수주의건 

강요하는 권력이다. 자유의 보존이 최대한 권력의 집중을 배제하고, 이것이 배제될 

수 없는 권력이라면 이를 분산시키고 분배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견제와 균형

의 체계이다. 정치권위의 통제에서 경제활동의 조직을 배제함으로써 시장은 이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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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근본을 제거한다. 재강요(再强要)보다 정치권력의 전제가 되는 경제적 강점

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적 자유이다(Friedman 1962, 15).

이것이 프리드먼이 제창하는 자유주의 시장철학이다. 이러한 철학은 앞에서 

언급한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다. 프리

드먼 역시 자본주의를 스미스처럼 인간행위자 개념이 부재한 정부로 이해한다. 

그에 따르면, 경제시장은 특수한 재화와 서비스를 두고 경쟁하는 행위자들의 

수요공급을 자발적으로 조정하는 가격 메커니즘의 ‘보이지 않는 손’을 활용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간행위자라는 보이는 손은 가격 메

커니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을 안내하는 과정에 포함되어있다. 결국 프리드만

이 그토록 제창했던 가격 메커니즘이라는 것도 의회의 입법과정을 통한 정부의 

효과적 집행 없이는 선택적인 조정역할을 이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프

리드먼을 추종하는 대부분의 학자는 자본주의 체계 내에서의 정부 역할을 무시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부한다. 그들에게는 자의적 ‧쌍방적 처리야말로 

자기규제 자본주의 시스템의 본질이며, 여기서 시스템은 정부의 강요로부터 자

유로워야 한다(Scott 2009, 39f.).

따라서 자본주의는 간접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스코

트의 주장을 진지하게 숙고할 필요가 있다. 조직스포츠로 비유될 수 있는 자본

주의는 경제관계에 대한 세 층위의 거버넌스, 즉 시장, 제도의 토대, 정치권위로 

구성된다. 이의 마지막 층위인 정치권위는 자본주의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아

니라, 가시적인 인간행위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위야말로 자본주의

시스템을 형성하는 행정기회와 책임을 떠맡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특정한 

이익집단과 그 시스템을 근대화하려는 기업책임을 선호할 수 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는 사적 재화뿐만 아니라 공공재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로 기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공재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시스템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여기서 정치권위는 보이지 않는 시장의 힘 대신에 이를 

다스리는 데 핵심기능을 담당한다. 나아가 정치권위는 어떤 전략에 따르는 자본

주의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정치시장과 경제시장이 정치권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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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결정하게 되며, 정치 거버넌스 체계와 경제체계는 상호의존할 뿐만 아니

라 경제행위자와 정치행위자가 각자 권력을 위해 경합하게 되는 경쟁의 무대가 

된다. 

이처럼 스코트의 새로운 자본주의 개념정의는 신고전주의 순수경제학의 시

장원리를 뛰어넘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학, 사회학, 법의 통찰을 포함

하는 더 총체적인 분석이 가능하다(Scott 2009, 2; Scott 2011, 27). 오늘날 국가의 

지배시스템으로 두 체계의 거버넌스, 즉 경제행위자에 관여하는 자본주의와 정

치행위자에 관여하는 민주주의가 있다. 이들은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친다. 한 

체계의 참여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체계 안에서 권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토대로 이용할 수 있다. 경제행위자들에게 절대적

인 자유를 보장해주는 프리드먼의 이론과 달리 자본주의 시스템의 현실은 경제

행위자들의 자유가 거의 예외 없이 가언적(conditional)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교역 파트너의 임의행동은 물론 국가가 수립한 규제 측면에서도 가언적임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역할’의 본령은 개별행위자들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데 있다. 이렇듯 자본주의 자유는 가언적이며, 정치권위는 

다른 상이한 권력을 가지는 경쟁자들 사이에서 공정한 경기를 확실히 보장하는 

조건을 형성해야 한다(Scott 2009, 40). 자본주의 시스템의 현실과 관련해 경제

시장의 자유경쟁이 자본주의의 핵심으로 보일지라도, 사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인간행위자들을 고무하는 경쟁개념과 자신의 행위를 조정하는 가격에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행위자들이 관여하도록 되어있는 실천을 제한하는 ‘규제’개념

에 달려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규제는 항상 합법적인 권위와 강제적 권력

을 가진 높은 차원의 실체를 필요로 한다. 이것이 곧 정치권위인 것이다. 요컨대, 

자본주의 시스템은 법체계, 행정, 궁극적으로 정부와 같은 제도의 뒷받침을 필

요로 한다. 이러한 제도의 설계, 제도 내에서 경제행위자들의 모니터링 및 필요

한 경우에 교정행위를 요구하는 강제력을 적용하는 것이 어떤 자본주의 거버넌

스 체계 내에서 정치권위를 가질 필요가 있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시장과 경제를 형성하는 제도수립에 있어서 강력한 정부의 역

할은 중요했다(Scott 2009, 41). 일찍이 경제 거버넌스의 필요성은 유럽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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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주의 제도가 근대화되는 과정에 드러났다. 즉 이 과정에 독립성을 유지하고 

군사력을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국가역량이 있었던 것이다.8) 이러한 맥락

에서 중상주의 정책들이 반드시 어리석은 것만은 아니었다. 오늘날에도 세계화

가 진행되는 동안에 민족주의 요소가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음이 

이를 방증한다.9) 물론 자본주의의 성장과정에서 조정에 의한 시장이 장기간 가

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체계였음이 입증되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지

만 균형 그 자체를 적절한 거버넌스에 효율적인 지표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시장은 대단히 왜곡된 상황을 낳을 수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균형을 이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위기국면에서 시장이 종종 균형을 잃을 수는 

있겠지만 자칫 체계를 내파시키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 Holdings Inc.) 파산에 

이은 혼란이다. 리먼 브라더스는 파산하기 전까지 투자은행업무, 주식매매, 조

사 및 거래, 투자관리와 개인 은행업무를 취급했다. 미재무증권시장에서는 4대 

주요 딜러였던 리먼의 파산원인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의 상실과 함께 공매도 사기(short selling allegations)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먼은 계속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많은 손실을 입었다. 리먼은 

당시 서브프라임 및 저금리 모기지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2008년 내내 

저금리 MBS(mortgage-backed securities)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2008

년 1/4분기에 리먼은 28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6십억 달러에 해당하는 자산을 

8)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국과 네덜란드 같은 국가는 신권에 의한 인위적 지배를 전복시켰는

데, 프랑스와 스페인 같은 절대군주제에 의한 통치국가보다 용이하게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었다. 전자는 후자에 의한 적대적인 전복의 반복된 시도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용병을 고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성의 확보가 경제적 ‧ 정치적 목표로서의 

효율성보다 선행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적 통제를 뛰어넘는 자원동원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능동적인 자원동원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9) 사실 중상주의는 민족국가건설의 정신에 주요한 공헌을 하고 있으며, 중상주의의 쇠락이야말

로 민족주의 쇠락을 가리키는 바로미터이다. 속담에 나오는 고양이처럼 중상주의가 내세우고 

있는 정부의 개입정책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들어있다.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세계에 대해 각 나라의 정부가 더욱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미래에 후퇴할 

가능성이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Krugman & Smith, eds., Empirical Studies of Strategic Trade 

Policy(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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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해야 했다. 파산 당시 리만에 투자했던 여러 투자자 역시 큰 손실을 입었는

데 그중 가장 크게 당한 곳이 AIG였다. AIG를 결정적으로 붕괴시킨 원인은 기

초자산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위험도가 높은 파생상품이었다. 리먼 브라더스

의 파산과 함께 금융위기의 상황을 알리는 대규모 구제금융이 시행될 때 뉴욕 

연준 은행총재는 어느 금융기관을 구제하고 어느 은행을 내칠 것인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했다. 이때 AIG는 막대한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었다. 미국계 은행뿐만 아니라 외국계 은행의 마지막 의지처였던 미국 연

준은 금융권 규제와 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던 것이다. 결국 

1,820억 달러 AIG 구제금융의 이득을 본 최종 수혜자는 골드먼삭스였고, 이와 

복잡한 금융거래를 해온 대규모 외국은행들도 그 수혜자가 되었다. 이는 독립적

인 중앙은행이 여러 금융부문에 포획되어 금융부문의 신념과 이해관계를 대변

하는 결정을 내린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정과 균형은 분명 왜곡

된 상황에 의해서 이룩된 것이었다(스티글리츠 2013, 409-414).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은 수많은 국가경

제행위자의 수요공급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쟁했지만, 결국 보이지 

않는 손은 그들 행위자 사이에 상호행동이 발생했던 시장구조의 설계과정이 적

절했는지에 대해 전혀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경제행위자와 

규제자들 또한 시스템의 적절성을 판단할 능력을 상실했음이 입증되었다. 대신 

자유시장 시스템의 어떤 결과도 이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받아들이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판단에 관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위가 가지

고 있는 규제적 역할의 근본적인 함의를 무시함으로써 이데올로기는 그 분석을 

대체하고 급기야 혼란을 초래한다(Scott 2009, 42-43). 

그래서 스코트는 자본주의가 시장에서 가격 메커니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

을 통해 조정되는 경제 관계시스템이 아니라 ‘거버넌스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사회적 목표달성을 향해 작동하고 있는 시

장구조를 안내하는 ‘정치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 구조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정치권력’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시장을 형성하고 경쟁자들

이 규칙을 따를 수 있도록 확고히 하는 행위와 시스템을 모니터할 필요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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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필요한 경우에 이 제도적 구조를 수정해나가야 한다.10) 스코트에 따르면, 

경제와 정체(polity)는 반드시 상호작용한다. 그 과정에서 서로가 변화하게 되고, 

문제해결 메커니즘으로서 이들이 행위자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재인식할 필요

가 있다. 결국 자본주의는 “사회, 행정, 정치, 경제, 법의 혼합물”이다. 이를 뒷받

침하는 자본주의 이론 또한 반드시 경제수준, 행정수준, 나아가서 정치권위의 

수준이라 부르는 정치수준을 반영해야 한다(Scott 2009, 44; Scott 2012, 50-53).

자본주의에서처럼 스포츠에 있어 정치권위의 수준이 두 개의 분명한 역할을 

포함한다는 점이 정부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행정

적인 것이다. 규칙을 강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승인된 팀과 규칙을 가지고 있

는 기존의 시스템 및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 기업가적인 것이다. 새로운 

팀을 인정하고 경쟁의 장소나 시간을 변경하며, 규칙과 규정을 바꾸고 수입배분

을 변경하기 위해 입법부 내의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권력을 적절히 동원

할 수 있어야 한다. 매번 정치권위는 변화를 바라고, 그 지도자들은 현재의 위치

를 보호하려는 힘들을 극복할 수 있는 권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11) 궁극

적으로 이러한 비유는 ‘규칙이 없는 운동경기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상황을 불러오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수렴된

다. 바로 그 지점이 ‘정치적 권위’가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다. 즉 시장 거버넌스 

역시 축구경기에서 FIFA와 유사한 권위를 필요로 한다. 그것의 책임성이 민주

주의건 권위주의 체제이건 간에 제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제도, 

10) 분명한 점은 어떤 보이지 않는 손도 이러한 구조틀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더욱이 그것들을 

모니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을 조정하는 수정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핵심적 제도는 사회의 필요에 따라서 인간행위자들의 투입

(input)부문을 발전시킬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Bruce Scott, Capitalism: Its Origin and Evolution 

as a System of Governance(New York: Springer), 46-47). 
11) 팀 스포츠에서 정치지도자들은 프로팀을 가지려는 리그 프랜차이즈를 구입함으로써 권력에 

대한 자신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그들이 전형적으로 정치시스템을 통해 작동하고 있는 

데 반해서 리그 입법부의 구성원들은 자기 자리를 확보하고자 한다. 게다가 팀 스포츠에서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쪽의 기업가적인 측면은 민주자본주의에서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기업

가들의 양상과 매우 다르다. 대부분의 팀 스포츠에서 정치권위가 반트러스트법으로부터의 

면책특권하에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Bruce Scott, The Concept of Capitalism(New 
York: Springer 2009), 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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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경쟁을 촉발하는 형식적인 시장에 실질적인 규제자가 필요한 것이다. 

나아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정치권위의 이중적인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지속적 성장은 변화하고 있는 시장조건과 사회적 선호도

에 의해서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법적이고 규제적인 프레임워크의 ‘주기적 근대

화’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행정가로서의 역할과 기업가로서의 역할을 동시

에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스코트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의사정태적인 단기적 시각에서 볼 때 정부와 관료들은 기존의 물질적이면서 사회적

인 제도들을 관리한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부는 이러한 제도들을 여건에 맞추어서 

근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 두 번째 역할은 수요(needs)를 인지할 

수 있는 예측능력과 법제화를 통해서 필요로 하는 변화에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충분

한 권력을 동원하는 기업가적 수완을 필요로 한다. 성공적인 자본주의는 모든 시점과 

환경에 최상인 어떤 고정된 관계도 존재할 수 없다는 전제로부터 수립된다는 거버넌

스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거버넌스 시스템은 거버넌스의 책임에 부합하는 

효율적 방식으로 자체의 능력과 정당성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Scott 2009, 45f.). 

애덤 스미스와 프리드먼이 간과한 것은 자본주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근대화

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기업가적 정부 역할’이다. 이러한 문제는 예컨대, 

행정법과 행정제도가 복잡한 사회에서 주기적으로 그 법과 제도들을 근대화하

고 조정함으로써 기업가적인 정부책임을 다했는지, 현행 특허법이 발명가나 투

자자 및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이 잘 지원해주고 있는지 등에 관해 

기업가적 역할을 필요로 한다(Scott 2009, 46). 2005-2007년 미국에서 발생했던 

주택가격의 인상과 매우 불규칙적인 모기지 다운 페이먼트 및 이자율 제로와 

같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 역시 이러한 ‘기업가적 정부 역할’

의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정부는 경제행위자들이 자신의 위험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를 결

정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반면에, 정부 스스로 제정하고 합법화한 제도적 틀을 

통해 다양한 경제행위자 가운데에서 여러 방식으로 모험을 분배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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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거시적인 수준에서 정부의 기업가적 역할을 인정하는 것은 정부부문에 

있어서 행위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함의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에 수많은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다양성은 사회적 

선호를 반영하는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주며, 그래서 자본주의는 간접적 거버넌

스로 이해되고 정부가 간접적으로 시장을 형성하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

한 사회적 선호도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집행하고자 하는 이러

한 사회적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의 공동자원이나 공공재화를 

어떻게 다루는가이다. 

결국 자본주의는 “환경으로부터 방어체계, 법,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제도에 

이르기까지 공공재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Scott 2009, 49)가 된다. 따라서 공

동재화와 자본주의 제도에 있어 상업적인 공동요소를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접적 거버넌스 형식으로서 자본주의는 “일말의 공통적인 재화, 즉 상업적 공

동재화를 창출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많은 행위자는 여러 종류의 자원에 접근

하기 위해서 경쟁할 권리”(Scott 2009, 51)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 거버넌스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될 때, 상업적 공공재화의 효율적 활용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공공재화를 규제하는 정치권위가 그 자체

가 규제하는 것을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 수동적으로 또는 능동적으로 어떤 권위

의 과도한 행사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버넌스 역시 합법적인 

정치권위에 의해서 인도되는 자본주의 체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cott 2009, 52). 

그렇다면 자본주의 체계와 버금가는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는 몇 가

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정해볼 수 있다. 첫째, 정부는 자본주의와 거의 관계없

다. 물론 우리는 어떤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필요로 하지만 정부개입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GM 자동차 회사와 크라이슬러 회사에 관여하

지 않는 것처럼 자본주의 시스템의 기본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

째, 이 세상에 자유시장과 같은 것은 없다. 시장 안의 요소들이 자연스럽지 못하

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시장도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의 구조는 시장들이 따라야 할 조직적 프레임워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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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라 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날 전 세계가 긴박하게 직면하고 있는 

시장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본주의는 개인과 조직이 모험을 택하

는 능력을 중시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자신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계산된 모험을 감행했던 이들이다. 이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

이 규칙(법)을 강요할 수 있는 인프라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 경계들을 짓는 것이 

될 것이다. 여기서 정부 역할은 자본가들이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해주는 것이다. 넷째, 자기 규제의 시장이 충분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인간행위의 현실을 설명해내지 못한다. 예컨대, 개개인은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

졌을 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체계를 이용하려 할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정부 역할은 자본가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다. 광범위한 규칙을 제정하고 이들을 집행하며, 이들의 혜택을 지켜주려 

하기보다 더욱 악화된 규칙들을 파기하는 결과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능한 시나리오에 비추어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첫째, 자본

주의는 경제 관계를 위한 세 층위, 즉 정치적, 행정적, 경제적 체계의 간접적 

거버넌스이다. 조직화된 시장은 소유권 개념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권리와 책임

을 수립하는 일련의 제도적 토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토대는 국가와 

같은 정치권위의 후원 아래에서 강조되고 정당화되며, 규제되고 주기적으로 근

대화된다. 이것은 사적 경제행위자들이 아닌 정부와 정부 행위자들이다. 여기서 

행위자들은 생산과 교역을 안내하는 법과 규제를 창조하고 궁극적으로 강요한

다. 재산권이 자연의 선물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권리는 사회 그 자체, 예컨대 튼튼한 중산층을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가 적정한 

정치과정에 의해 수립된다면 이 권리를 통해 사회적 비용과 혜택을 적절히 설명

할 수 있다. 

둘째, 자본주의는 세 가지 주요 조정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이 셋 중 둘은 

인간행위자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에, 가격 메커니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자동적

으로 작동한다. 보이는 손들 가운데 하나가 정부에 속하며, 그 정부는 명시적이

든 아니든 세계를 안내한다. 다른 보이는 손은 기업경영에 속한다. 정부와 달리 

관리의 보이는 손은 다국적 토대에 입각해서 생산의 흐름과 재정적인 처리를 



140  정치와평론 제16집

조정할 수 있다. 

셋째, 보이는 손으로서 정부는 경제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두 

가지 양식을 가지고 있다. 간접적 개입양식은 모든 시장의 토대가 되고 있는 

제도적 틀의 유지와 작동을 포괄한다. 이것은 선택사양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계

의 작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직접적 역할은 훨씬 더 선택적이라 할 수 

있는데, 예컨대 공적 기업의 소유와 통제 또는 중요한 영역의 권력에 의한 토지

의 취득이 있다. 

넷째, 정부는 어떤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도 떠맡게 되는 두 가지의 아주 

상이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행정가와 혁신가로서이다. 국가 관료제가 

행정적 역할에 대한 책임의 대부분을 떠맡고 있는 반면에, 정치지도자들은 관료

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 행정관리들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제도에 있어서 기업

적 혁신을 위한 필요를 인지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그 제도들을 성취해야 하는 

책임을 떠맡게 된다. 개인 행위가 사회를 위해 최선이 되는 것에 더해진다면, 

정부의 규제적이고 여타 제도적인 기능들이 기업적 역할에 있어서 떠맡고 있는 

것과 같이 시장구조를 획득하고 경제행위자들의 재산권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사회의 이 거버넌스 영역에 어떤 올바른 대답이 있을 수 없는 반면

에, 경제시장이 사회적 비용과 혜택을 적절히 유지하는 정도에 따라서 권리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의 성취는 거버넌스 체계의 정치시

장이 얼마만큼 사회적 이해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다섯째, 시장의 힘만으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자본주의의 특징 

중의 하나는 시장이 자기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도한 공급은 가

격의 인하와 수요의 감소를 초래한다. 하지만 시장구조는 자기 조정적이지 않

다. 이러한 구조는 공해비용이나 과도한 규제와 같은 자체의 불완전성을 조정할 

방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오직 국가의 개인만이 자본주의 또는 다른 조직집단

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공익을 촉진하는 올바른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결국 효율적인 자본주의 발전은 국민을 위한 정부에 의해서 가장 잘 보장될 

수 있다. 국민은 또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있는 정치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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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한다. 국민에 의한 정부는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

어서 아직 충분하지는 않다. 물론 자본주의는 새로운 자원, 기술, 환경에 대한 

적응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어떤 실질적인 변화는 

사회지도자, 특히 정치권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요컨대, 

자본주의는 시장, 기업, 개별 경제행위자 그 이상을 요구한다. 그것은 정부가 

인간적 결정의 형식으로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환경에서와 같이 일관되고 꾸준

히 제공할 수 있는 구조, 안전망, 적응능력을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틀의 결정적

인 역할을 필수적 특징으로 받아들여야만 자본주의를 거버넌스의 체계로 이해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역시 전쟁의 충격이나 쓰나미 

또는 오일공급의 금지조치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위기는 주요 행위자들 사이에 잘못된 이념과 신념에 의해서 

야기되었다. 이러한 잘못된 이념들은 반복되는 정책실수로 이어졌다. 위기는 실

물경제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1980년 이후 점점 미끄러졌던 재정분야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Scott 2011, 614-633 참조). 바로 이 지점에서 자본주의

는 자기 규제시스템이 아니라, 정당하고 효과적인 정치권위에 의존하는 형식적 

규제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가 공공성에 대한 정부의 

기능이다. 

V. 정부의 역할과 공공성의 문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정부의 역할에 다소 변화가 

감지된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이른바 포스트 신자유주의(post-neoliberalism)

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포스트 신자유주의는 기존 정부의 역할 변화

를 강력히 요구한다. 공교롭게도 이 운동은 주로 남미지역의 국가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국가의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석유와 가스

를 국유화하고 더 많은 복지국가의 혜택과 자국의 고질적인 빈곤문제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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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정부가 경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 포스트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의 시장원리를 유지하며, 금

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미연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자는 정도인 것으

로 보인다. 그나마 일각에서 기업이 사회의 유기적 발전을 위해 불평등 문제에

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자본주의 4.0’에 대한 논의는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재정의하고 이를 조금 더 원만히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도 의무교육, 정부주도 의료보험, 연금제도 등과 같

은 일련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지국가를 선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각

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절에서는 자본주의 게임규칙을 제대로 보장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부의 역할을 우리의 공공성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정부 역할 또한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영역으로 점차 확대되

고 시민의 합리적 생활시스템, 교통시스템, 커뮤니케이션 방식, 사회 각계각층

의 민관협력관계에 더 깊숙이 관여한다. 특히 계층 간 격차의 심화, 복지국가체

계의 부실, 서울과 지역 간의 격차, 민주화의 미성숙,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비롯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 등 이 모두가 정부의 역할증대에 기여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부 역할이나 규제를 줄이면 줄일수록 경제에 이로울 것이

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는 “우리 등에서 

떼어내야 하는”(Miller 2007, 33) 거추장스러운 것이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은 분명 ‘기업사회’로 변했다. 이때 다국적 기구들이 한국에 금융지

원을 나서며 기업지배구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정치

적·법률적·사회적 거버넌스 조건(governance conditionalities)까지 바꾸기를 강요

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대기업의 범죄는 범죄로 간주되지도 않는다. 더 심각

한 문제는 공(公)과 사(私)의 구분이 와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무능한 공보다는 

유능한 사가 더욱 공적이다.”라는 논리가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경제

부처는 물론 기업활동과 무관한 통일부나 외교부 과장급 이상 관리들이 삼성인

력개발원에 가서 재교육을 받는 사태가 벌어졌다(김동춘 2006, 13-32; 장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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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33 참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기업사회에 맞설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 해법의 한 축은 정부의 공공성 회복에 있다. 사적

인 것과 공적인 것의 구분이 점차 불분명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그 무엇에도 예속되지 않는 공공서비스를 복원하고 

이의 공공성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당면한 사회제반 문제들을 공공성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할 때 정부

의 역할은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유럽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시민은 

봉건주의에 대항해 공공성의 필요를 제기했으며, 19세기에는 노동자들이 연대

해 자본가계급의 억압에 대항하는 구조로 발전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실제로 적절한 것들이 통합되는 경험의 일반적인 사회지평으로서 공공성은 특

수한 제도, 기관, 실천, 예컨대 법집행, 언론, 여론, 공공성, 거리, 광장 등과 관련

된 것을 가리킨다(Negt & Kluge 1993, 1). 이렇듯 공공성은 일련의 전문가, 즉 

정치가, 편집국장, 노동간부의 문제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관심 있

어 하는 무엇, 즉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많이 실현될 수 있는 무엇이라 할 수 

있다(Negt & Kluge 1993, 2). 

공공성은 본래 부르주아지를 위한 개념으로서 정치와 윤리 사이의 매개기능

을 담당한다. 이러한 매개기능이 곧 칸트가 주장하는 법적인 사회틀의 원리이자 

계몽의 방식이다. 혁명적 부르주아지의 정치가 표출될 수 있는 유일한 매개는 

공공영역이다. 이의 원리는 비밀사회가 참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음

을 보여준다(Negt & Kluge 1993, 9). 여기서 공공성은 국가에 관계된 공식적인

(official) 것 또는 국가, 법, 정책 등을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예컨대 공공사업, 공공투자, 공적 자금, 공교육, 공안 등의 용어는 이 

범주에 속한다. 이와 대비되는 것이 민간의 사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공공성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관계된 공통적인 것(common)의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공공성’은 공통의 이익, 재산, 공통적으로 타당한 규범, 

공통 관심사 같은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공공의 복지, 공익, 공동의 질서, 

공공심 같은 것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 경우와 대비되는 것은 사권, 사리, 사익, 

사심 등이 될 것이다. 셋째, 공공성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음(open)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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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미에서 공공성은 누구의 접근도 거부하지 않는 공간이나 정보 같은 것을 

가리킨다. 공공연한 사실, 정보공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원 등의 용어가 

이 범주에 속한다. 이 경우에는 비밀, 프라이버시 같은 것과 대비된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같이 국가 행정활동으로서의 공공사업은 실질적으

로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가활동의 개방성(openness) 측면

에서 공공성을 거부하려 한다. 즉 공통된 것과 개방적인 것의 공공성은 여러 

측면에서 대립하게 된다. 공통적인 것 역시 공공성을 일정범위 내에서 제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볼 때 개방성과 충돌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사이토 

2009, 13-20). 

위 세 가지 의미에서 공공성은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려는 정부기능의 차원

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정부가 교육내용에 관여하지 않고 시민사회

의 다원성을 인정한 가운데 여러 형태의 교육을 지원하는 것 역시 정부가 반드

시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최근 서울시 교육감들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정부가 어느 쪽을 부정하거나 어느 편의 입장을 특별히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사실 한국에서의 

교과서 문제는 정부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뉴라이트에서 현재의 검인정 교과서에 대해 친북 또는 반미 운운하는 것이나 

교과부, 집권여당, 심지어 대통령까지 뉴라이트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정부 

역할이 주요 요소인 정치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오늘날 

공공서비스가 대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공공성에 지식과 권력의 역학관계가 반

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정책분석, 통계학, 연구방법, 관리, 조직행위, 

보관, 여러 기획과 사회공공행위는 사회과정을 안정화하고 규제하며 향상하는 

효과적인 통치(푸코 2011, 379-381; Stivers 2008, 144)를 위해 필요로 하는 기법

이기도 하다. 윤리문제 역시 공공서비스 프로그램의 핵심주제이다. 하지만 문제

는 그 포커스가 아무래도 지식과 권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양태들에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부패방지, 전문적인 표준의 고수, 가장 효율적인 결정에 필요한 

지식 등이 그것이다. 결국 정부가 시민사회의 다양한 정치활동에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 성숙성과 윤리성을 견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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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상이한 기관과 전문지식 사이에, 사적인 것과 공적

인 것 사이에 매우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나갈 필요가 있다. 통치에 대한 정부의 

지식과 기술은 정부기관, 비영리 조직과 네트워크 및 이와 관련된 여타 조직 

안에서 수행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회가 평탄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정부의 

통치행위가 요구되고 그 가운데에 전문가의 식견이 지극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

하게 된다. 정부의 수행능력을 유지 발전시키고, 사회문제들을 확인하고 인구를 

연구 분류하며, 사회의 일탈적 요소를 통제하고, 작동 가능한 사회정책들을 발

전시키고 이행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전문가의 지식과 

기능이 요구된다. 특히 이러한 전문가는 자신의 지식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이 자기 삶의 조건에 대한 지식을 압도한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정부의 전문인력은 국가시민(the state's citizens), 즉 국민의 자기 이해를 

형성하는 데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 그들은 단순히 국민을 정부고객, 수혜자, 

승인이 필요한 응모자, 납세자, 학생, 환자, 죄수 등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스티

버스는 근대국가의 시민이 어떤 방식으로든 많은 부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미를 

정부에 대한 관계로부터 형성해간다고 주장한다(Stivers 2008, 145). 사실 정부의 

통치기능은 국민이 국가에 예속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을 이해하도록 부추기는 

셈이다.

한나 아렌트가 잘 지적한 것처럼, 우리 시대의 근본적인 암울함은 ‘공공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데 있다. 그녀에게 이 영역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나 

말 가운데에 보여줄 수 있는 현상(appearances)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자기 문제

들을 조명하는 것”(Arendt 1968, viii)이다. 현상공간 즉 ‘정치세계’야말로 자유가 

나타날 수 있는 장소이다. 암울한 시대는 양차 세계대전과 같은 괴물적인 사건

들의 결과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 사이에 놓여있는 정치세계의 상실에서 비롯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세계는 상이한 사람들이 공통관심사에 대해서 함께 

말하고 각자가 옳다고 믿는 바를 들어주는 장소이다(Arendt 1968, 11; Lorey 

2015, 84-87). 

따라서 공공서비스는 상부의 지시를 아무 생각 없이 고수하려 하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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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의 활용에 근거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서비스는 노예적인 복종과 전혀 무관

하다. 많은 정부의 행정작용은 “어떤 지시가 상부책임자에서 유래하건 직접 법 

자체에서 유래하건 간에 이에 대한 해석(interpretation)을 요구한다. 사실 공공서

비스는 적절한 법의 어떤 양상이 그 특수한 경우들에 들어맞는지와 ‘왜’에 대한 

판단의 적용에 좌우된다. 우리는 공무원이 자기 결정에 답하고, 자신이 시행한 

것을 합리적 사례로 만들어 가리라 기대한다”(Stivers 2008, 27). 그래서 공공서

비스의 진실은 우리의 공적 삶, 대화, 행위로부터 비롯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곧 시민이 현실의 모든 공식적 구조에 대해 의심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처럼 소통을 통한 공적 삶의 진리모형에 반해서 우리는 홉스식의 현실주의 

입장 또는 패러다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홉스에 따르면, 정부의 궁극적 책임

은 내적 ‧ 외적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의 사고에서 안전이나 

안보가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 없이는 사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파악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현실주의는 인간의 본성이 기본적으로 폭력적이라는 데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불확실성에 대면하고 공격의 위협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인간으로 

하여금 그 공포들을 없애기 위해서 국가의 권위에 호소하도록 한다. 그래서 홉

스적인 정부에서의 안전문제는 국민의 복종에 달려있다. 우리가 더 많은 안전을 

희구할수록 우리의 자유는 제한되게 된다. 이러한 제로섬 게임이 오늘날 9 ‧ 11 

이후 미국정부나 천안함 정국 이후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

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안정국에서 오늘날 공직자에게 주어진 문제는 자신이 정부에서 일

정한 역할수행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그 지식에 기초한 기능들을 실천하는 

데 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직자가 이를 실천함에 있어 행사하게 될 

권력의 정도이다. 즉 얼마만큼의 권력, 다시 말해서 국민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다는 사실과 국민이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얼마만큼 인정해주느냐

에 있다. 물론 푸코나 스티버스의 비판적 주장은 단순히 행정국가를 비난만 하

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공히 느끼고 있는 문제는 관료제 조직형식 그 자체가 

아니라 성찰하지 않는 관료들이다. 여기서 관료들은 자신이 처리해야 할 업무,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권력 및 자기 자신에 대한 감수성 사이에 일정한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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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Stivers 2008, 145).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

은 어떻게 공직자가 정부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자기 권력을 이용하고 강화하

려는 것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전문지식을 향상하고 행사할 수 있느냐이다. 

사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통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살펴본 논의는 매우 

비판적이기는 해도 이는 단순히 행정국가에 대한 비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심각한 국면은 수단과 방법의 계산망으로 촘촘히 구성된 ‘실천’으

로서 통치성을 극복하려는 핵심사안이 통치권력의 양식 그 자체가 아니라, 성찰

과 비판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예속화된 우리 자신, 즉 주체들이라는 

점이다. 이 모든 것은 아렌트, 푸코, 스티버스(Stivers 2008), 이사벨 로리(Lorey 

2015) 등이 공히 강조한 것처럼, 칸트의 다음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시대의 비판에 과감히 동참하라!”(Sapere Aude!) 즉 우리가 신자유주의의 

통치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이처럼 행정권력과 기업사회

에 예속되는 자기 통치를 거부하며 새로운 삶의 양식을 검증하려는 자기 행위로 

전환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전환은 매우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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